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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시민권은 근대를 연 빗장이다. 권리의 분배를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권리의 소재를 계

급에서 시민지위로 이동시키며 시민권은 봉건사회를 해체했다. 근대 이후 시민지위는 공민

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차등 없는 향유를 보장하는 인식표로 자리하게 된다. 

국민국가는 영토와 민족, 민족과 국민의 일체를 구성원리로 한다. 민족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단일공동체로 그려지며 국민 곧 시민의 기표가 된다. 시민권은 문화와 역사적 차이를 

탈색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구성하려는 국민국가의 선택이다. 예외 없는 권리를 보상으로 시

민은 기꺼이 하나의 민족임을 믿으려 했고 자부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폐해의 대응체제로 등장한 국민국가이다. 민족과 국민의 일체성, 민

족단일성의 국민국가 이념은 복지국가 체제에 여과 없이 수용되었다. 복지국가 또한 시민권

을 기제로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약속한다. 군주의 자애에 의존했던 국민의 안위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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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국가의무로 전환되었다. 

시민권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구조, 사회관계와 맞물리며 변화한다. 공민권, 정치

권, 사회권으로 이어지는 시민권의 전개과정은 시민권의 사회구성적 속성을 시사한다. 자본

주의 계급불평등의 확대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점화했고 결과는 사회권의 분화로 나타났다. 

지배계급의 특권을 국민의 보편권리로 이양한 시민권은 사회권에 이르러 인간다운 삶의 보

장을 보편권리로 편입시킨다. 이로써 사회권은 계급불평등 종식을 목적한 복지국가 구현의 

도구로 자리한다.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이동의 확대는 국민국가의 민족구성을 다양화 한다. 노동력은 자본

의 이동에 따라 국경을 넘고, 국가의 약화된 자본통제력은 노동력의 초국적 이동을 현실로 

수용한다.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는 민족과 국적의 일치, 민족적 단일성의 토대로부터 벗어

나 있다. 이제 국가 영토 내에 시민지위를 갖지 못한 다양한 이민족과 외국인이 공존한다. 

그런데 시민지위에 결부된 보편권리의 인정은 시민지위에서 빗겨간 집단의 배제를 의미한

다. 세계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시민권은 시민을 잣대로 새로운 불평등을 구조화한

다. 사회권을 기제로 계급불평등 개선을 추구하던 복지국가 체제는 계급불평등을 확대하는 

모순에 처하게 됐다. 

시민권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는다. 세계화로 가시화된 국민국가 전제의 와해는 시민

권의 균열을 심화한다. 시민권원리는 국가에 편입되어 국가질서를 따르고 있으나 비주권적 

지위로 인해 보편권리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확장한다. 영토와 국민의 동질성 전제를 초

월한, 세계화의 질서를 수용한 사회권의 진화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글은 세계화 시대 ‘우리’의 물리적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

권의 대안 즉 대안적 사회권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권을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로 제

한하는 시각에 비판적인 견해가 강하나(예: 안치민, 2006), 이 글은 초점의 명료화를 위해 사

회권을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로 축소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 사유의 흐름을 쫓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문제제기에 이

어 2장은 국민국가의 전제를 정리하고 복지국가 또한 국민국가 전제에 토대하고 있음을 논

의한다. 3장은 시민권의 기능을 정리하고, 사회권은 복지국가 구현의 기제임을 피력한다. 4장

은 이동의 확대로 인한 사회권의 한계와 과제를 밝힌다. 5장은 시민지위에 기반 한 사회권의 

대안으로 거주권을 주장한다. 6장은 결론을 대신해 거주권의 한계를 논의한다. 

시민권은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 시민권은 포괄적 제도를 의

미하고 사회권은 최소한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구분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용어구분의 중요성이 높지 않는 경우 문맥의 흐름을 고려해 용어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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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국민국가와�복지국가

이 장은 복지국가가 국민국가의 일 유형이며 국민국가의 전제는 복지국가에 내재되어 있

음을 밝히고자 한다. 

1. 국민국가의 출현과 전제

국민국가는 구획된 영토 내에서 정부가 독점적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 유형이다(Giddens, 

1985). 국경으로 획정된 공간 내에서 국민 경제와 정치를 운용하는 배타적 주권이 국민국가

에 주어진다(베버, 2007). 국민국가는 실정법과 국민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배타적 소속을 요

구한다(우에노 지즈코, 2001). 주권의 소재를 군주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고, 군주에 의한 전제

정치에서 실정법에 근거한 의회정치로 통치원리를 이동함으로써 국민국가는 전근대적 봉건

체제를 해체한다.

국민국가의 근간은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해 마련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국민국가 형성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 형태로 발전된 이유는 동시기 유럽의 역사적 

조건에 기인하다. 국민국가 형성기 사회변동의 동인인 자본주의는 이동이 용이하고 동질적

인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 같은 자본주의의 욕구에 의해 국가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축으로 재단되었다(겔너, 1988, 최현, 2008 재인용). 자본주의의 성장과 질곡을 함께 

하며 국민국가는 긴 역사 속에 건재해 왔다. 

국민국가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상상적 관념에 토대한다. 관념인 국가는 이성을 부여받음

으로써 통치의 주체로 배타적 권한과 권위를 소유한다. 민족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점유한 

혈연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국가에서 국민은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된다. 민족이 곧 국민으로 치환되는 이유이다. 

국민국가는 하나의 민족 곧 하나의 국민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민족을 고리로 

국가와 국민을 일치시킨다(가라타니 고진, 2007). 국민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공동체

이며, 민족, 국민, 국가는 분리되지 않는 동일체라는 전제는 국민국가 형성의 원리이다. 국민

국가의 이 같은 관념적 구도는 근대를 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국민국가는 공동의 기억

을 구성하고 하나의 공동운명을 주문처럼 되뇌며 공동전통이라는 도식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슈뢰르, 2010). 즉 국민국가는 다양성의 획일화와 차이의 평준화를 댓

가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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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국가로서 복지국가 

국가의 형성은 세계사적 맥락에 종속적이므로 근대화 시기의 모든 국가는 국민국가의 특

성을 공유한다(우에노 지즈코, 2001).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수반된 사회문제를 국가개입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구상이 복지국가이다(신명훈, 2014). 

즉 복지국가는 사회연대의 기능을 국가가 독점한 국민국가 체제의 일 유형이다(메렝, 2000). 

복지국가는 개인의 안녕을 군주와 신민의 가부장적 관계에 의존하던 전근대적 사유를 국

가와 국민의 계약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 체제에 집적된다. 때문에 국민국가의 

전제는 복지국가에 충실히 투영된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가정한다. 즉, 국가

가 삶의 질 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민은 문화적, 민족적 단일 공동체로 상정한다. 1871년 정치

적 통합을 이룬 독일은 내적 통합의 방편으로 혁신적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복지국가를 

선도한다(신명훈, 2014). 민족적 공동체라는 허구적 정체성은 강한 국민국가를 위해 불가피했

다. 독일의 예에서 복지제도는 허구적 정체성 강화의 요긴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그렇게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의 전제 위에, 전제를 견고히 하며 성장했다. 

Ⅲ.�복지국가와�시민권

사회권은 자본주의에 의해 확대된 계급불평등을 배경으로 탄생한다. 이 장은 계급불평등

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자 복지국가 구현의 도구로서 사회권의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시민권 

국민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문화적 정체성 유지는 시민권 제도를 통해 수행된다. 시

민권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시민의 범위를 확정한다(최현, 

2008). 시민권은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순차적으로 출현했다(마

샬, 2013). 개인의 자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공민권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자유계약의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으로 대표된다. 18세기 공민권의 출현으로 근대 시민은 군주

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지위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김윤태, 2013). 

정치권은 공민권에 이어 두 번째 시민적 권리로 등장한다. 정치권은 정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집약된다. 선거권은 18세기까지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19세기 초 선거권이 모든 남성에게 부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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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권은 시민적 권리로 자리 잡는다(마샬, 2013).

시민권의 사회적 요소인 사회권은 20세기에 등장한다. 사회권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함께 경제적 안녕, 사회적 유산에 대한 공유, 문화적 삶을 영유할 권리를 포함한다(마샬, 

2013). 최저임금 보장, 최저생활 보장의 권리를 포괄한 사회권은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제도

화 한다. 시민권을 발달론적으로 설명한 마샬의 시민권 이론은 근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

를 제공한다. 

2. 계급불평등 제거와 복지국가 구현 기제로서 사회권 

시민권 제도는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근대국가의 핵심요소로 발전했다(최현, 2008). 시민

권은 봉건사회 지배계급의 특권을 사회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전환한 근대의 표상이

다.  

시민권의 보편주의적 접근은 시민이 민족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국민국가의 전제에 기

반 한다. 시민권 제도는 국민의 언어적, 문화적 통일성과 소속감을 확보하여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고 국민결속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국민국가의 구성원은 시민권 제도를 통해 국민으

로서의 집단의식을 형성한다. 이는 국민정체성이 국민국가와 시민권 제도를 형성하기보다 

국민국가와 시민권 제도가 국민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최현, 2008). 

시민권은 시민이라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 개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평등처우를 

핵심원리로 한다. 시민권의 일반화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특권을 누리는 집단도, 박탈

로 고통 받는 집단도 없음을 의미한다(안치민, 2006). 그러나 보편주의적 공민권이 경제적인 

약자, 노동자 계급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사회권이 출현한다(최현, 2008). 사회권

은 시민의 지위를 지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 

유산을 공유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핵심을 이룬다. 복지국가의 출현은 시

민권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다. 개인으로부터 정치권을 박탈하는 원인이 되었던 ‘의존성’은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오히려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회권의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마샬, 1964. 유해미, 2003 재인용).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계급구조와 긴장을 유지하며 발전되어 왔다(마샬, 2013). 사회권은 계

급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동자의 압력과 자본가 반동의 역동적 산물이다. 자본주의 성장으

로 증폭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의식은 참정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계급운

동을 가능하게 했다. 정치권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획득되었 듯 사회권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불평등을 제거하는 계급마모 기제로 기능했다. 특히 사회권은 최저생활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계급구조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적 권리를 시민의 지

위에 통합시킴으로써 계급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사회권에 내재되어 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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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 2013)

그런데 국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보장 도구로서 시민권의 소명은 외국인 배제 도구로서 시

민권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Brubaker, 1992). 보편적 권리보장을 통한 계급불평등 완화는 보

편 내에 머문 자와 빗겨간 자 사이의 새로운 계급불평등을 의미한다. 세계화를 배경으로 빗

겨간 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편주의적 권리로서 시민권이 도전받게 되었다.

Ⅳ.�사회권의�도전과�과제

사회권은 세계화를 축으로 한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새로운 계급불평등을 구조화 한다. 이 

장에서는 세계화의 양상과 이로 인한 사회권 전제의 와해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권이 마주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권의 도전 

1) 세계화와 이동의 확대

국민국가는 1919년 베르사이유 체제로부터 세계질서의 기본단위로 승인되었다(최현, 

2008). 그러나 자본의 이동이 촉발한 세계화는 세계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은 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의 시간과 거리를 재구성해 교류의 질적 변화를 

심화한다(Giddens, 1984, 김호기, 1994 재인용). 주로 자본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세계화는 경

제, 정치, 사회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된다(김태수, 2007). 특히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의 

교류, 상품의 이동, 노동력 이동으로 가시화 된다. 

현대인에게 잘 산다의 의미는 좀 더 실존적으로 변화하고 자유로운 삶을 우선하는 젊은 

인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동과 관광은 양적으로 지배력이 높은 산업으로 전세계 고용의 

8.7%, GDP의 10.3%를 점할 정도로 성장했다(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06). 1950년 

2,500만 명에 이르던 국가 간 이동자 수는 2010년 10억명으로 증가했다. 2000년 일일 비행기 

이용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르고 미국인은 하루 평균 50킬로미터를 이동한다(어리, 2014). 그

러나 개인이 실제 이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하루 약 60분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 이동의 빈

도 또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영국인의 연간 이동 횟수는 약 1000회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Lyons & Urry, 2005. 어리, 2014 재인용).

더 자주 이동하거나 실제 의미 있게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더 빠르

고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많은 인류가 이동을 갈망하거나 또는 이동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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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41,6554 144,681 148,498 150,865 150,994
중국 66,687 64,173 63,035 62,400 60,663
베트남 35,355 37,516 39,352 39,854 39,725
일본 10,451 11,162 11,746 12,220 12,603
필리핀 7,476 8,367 9,611 10,383 11,052
캄보디아 4,195 4,583 4,541 4,650 4,618
타이 2,533 2,603 2,618 2,643 2,675
미국 2,177 2,410 2,653 2,845 3,006
몽골 2,421 2,393 2,395 2,368 2,394

없는 이동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으며, 더 빠르고, 더 안락하게, 더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화 되었다. 

2015년 전쟁이나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난민 수는 653,000명에 달하고 122명당 1명이 난민

에 해당한다(UNHCR). 국경을 넘은 이주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이주의 유동성은 최근의 

현상이다.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수가 많고 이주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국가 간의 심리적, 물

리적 경계감은 완화된다. 국가라는 지리적 공간을 단위로 생활하던 국민으로서의 민족은 해

면화(海綿化)된 국경을 넘어 생활공간을 확대했다. 국가 내의 민족적 혼재는 그 결과로 주어

졌다. 일정한 공간, 동일한 민족, 하나의 국민이라는 국민국가의 재료와 제조법은 더 이상 유

효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이주의 특징은 민족공동체, 획정적 국가정체에 대한 비판의 단초

를 제공한다(어리, 2014). 

2) 사회권 전제의 와해

(1) 민족과 국민 동질성의 와해

국민통합과 국민통치의 이념적 기제로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는 순혈주의

에 대한 지향이 강하다. 그러나 국가간 이동의 확대와 민족적 동질성의 약화로부터 우리나

라만 예외일 수는 없다. 단일민족의 자부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민족적 배경 또한 다양화 

되었다.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수는 2014년 150,994명이다. 15개 이상의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만 명 이상의 규모를 지닌 민족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4개에 이른

다(안전행정부, 2014). 결혼이주민은 국적 취득 후 정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민족

적 다양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표 1> 국적･지역별･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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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우즈벡스탄 1,725 1,840 2,017 2,141 2,219
러시아 1,280 1,319 1,328 1,305 1,308
캐나다 1,076 1,158 1,240 1,268 1,300
네팔 706 840 1,027 1,112 1,138

파키스탄 654 720 787 874 889
기타 4,198 5,597 6,148 6,802 7,404

출처: 2014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한국인과 결혼이주민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 또한 국민의 민족적 다양

성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출생과 함께 우리나라 국적이 부여된다. 따라서 결혼이민

자의 민족적 다양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민족적 다양성을 빠르게 

확대한다. 

<표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단위: 명

연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7,693 204,204 191,328 168,583 151,154 121,935 107,689 58,007 44,258

출처: 외국인주민현황조사(‘15.7월), 안전행정부

(2) 영토와 국민 동질성의 와해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는 영토와 국민사이의 탈각을 가늠케 한다. 대한민국을 삶의 터

전으로 공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수는 2010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 1,741,91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했다(안전행정부, 

2015). 

<표 3> 2015 주민등록인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주민등록인구(명)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외국인주민수(명)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41,919

외국민주민 비율 2.5 2.8 2.8 3.1 3.4

출처: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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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인에 근거한 유형별 외국인 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608,116명, 외국국적동포가 

286,414명, 외국인 주민 자녀가 207,693명, 결혼이민자가 147,382명에 이른다(안전행정부, 

2015). 전지구적 이동이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

러낸다. 

<표 4> 외국인주민 유형별 년도별 현황 및 증감추이
단위: 명(%)

구 분 2011 2013 2015 중감률

외국인근로자 552,946(43.71) 520,960(36.03) 608,116(34.91) 9.97(+)

결혼이민자 141,654(11.19) 147,591(10.20) 147,382(8.46) 4.04(+)

외국국적동포 83,825(6.62) 187,616(12.97) 286,414(16.44) 241.68(+)

외국인주민자녀 151,154(11.94) 191,328(13.23) 207,693(11.92) 37.40(+)

출처: 2015년도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

영토와 국민사이의 균열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나라 국민은 7,184,872명, 전체 국민의 14% 규모이다. 2015년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

로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국민은 321,000명이다. 같은 해 311,000명의 외국 국적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통계청, 2016).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인구이동 규모는 

매년 600,000명 가량을 유지한다. 국가경계의 높은 침투성으로 영토와 국민의 동일성이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내국인 입출입 통계

내국인 입･출국 추이, 2000~2015 내국인 연령별 출국자 수 비교, (2007, 2015)

출처: 2015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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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중 외국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는 4백만명 이상이다. 이들은 국적국 국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국민 1,080,559명은 영주권자로 거주국의 법령에 따라 일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통계청, 201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거주국에 의해 시민으로서 권리가 보호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 밖을 벗어난 국민과 국가 안으로 유입된 외국인은 상주국에서의 지위에 따라 사회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 우리나라 국경을 들고 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 인구규모는 일정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주조된 시민권의 한계가 다수에 

의해 일반적으로 경험될 것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재외국민 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이지만 출입국과 경제

활동에서 우대되는 외국국적 동포도 일정 규모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부조화는 국민국가에 내

재된 민족과 국가, 영토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민국가 체제부

터 발전된 시민권 곧 사회권의 위기를 의미한다.

<표 5>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 명)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80,559 1,115,353 276,834 2,472,746 4,712,126 7,184,872

동북
아시아

일본 424,613 60,064 15,774 500,451 355,274 855,725
중국 5,572 305,657 58,120 369,349 2,216,644 2,585,993
소계 430,185 365,721 73,894 869,800 2,571,918 3,441,718

남아시아태평양 83,730 330,014 37,632 451,376 59,257 510,633

북미

미국 426,838 297,714 99,562 824,114 1,414,875 2,238,989
캐나다 56,282 20,425 26,199 102,906 121,148 224,054
소계 483,120 318,139 125,761 927,020 1,536,023 2,463,043

중남미 52,024 14,348 975 67,347 37,896 105,243
유럽 28,032 55,122 37,162 120,316 506,773 627,089

아프리카 3,344 7,223 893 11,460 123 11,583

중동 124 24,786 517 25,427 136 25,563

출처: 2015 재외동포 총계, 외교부

2. 사회권의 과제와 대안

시민권은 같은 영토에 거주하며 문화정체성을 공유한 개인에게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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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부여한다. 전지구적 이동이 증가하고 민족적 동질성이 민족적 다양성으로 대체됨에 따

라 민족과 국민, 영토와 국민, 정체성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었다. 민족적 정체성이 정치적, 사

회적 권리의 소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은 포섭과 배제의 기제로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급투쟁의 산물인 사회권이 소수계급의 권리를 박탈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되

었다. 시민지위에 사회보장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계급불평등을 견제하려 했던 사회권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권의 실현으로 계급불평등을 극복하려한 복지국가의 성

숙이 계급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권은 시민지위를 준거로 새

로운 계급불평등을 구조화 하고 있다. 

사회권은 생산단위로서 국가가 창출한 노동산물의 정당한 몫에 부여된 시민의 권리이다

(마샬, 1964). 생산 및 노동단위로서 집단과 몫에 대한 권리를 지닌 시민이 일치하는 사회에

서 시민권리로부터 누락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이 보

편화 되면서 노동산물을 생산한 집단과 시민권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사회권의 변화가 요구됨이 당연하다.

마샬의 시민권 이론이 시민을 단일민족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Turner, 1993)은 세계화 

시대에 사회권의 재논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사회권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규정되

며 사회적 투쟁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마샬, 2013). 전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집단 사

이의 관계와 역동이 변화된 지금 새로운 사회권 규정을 위한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권 제도에 대한 도전은 내적으로는 주류문화 중심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외적으로는 시민권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이다(Soysal, 1994). 새로운 시민권은 주류문화 중심

주의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민족 배타성을 포괄성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영토와 민족을 일치시키고, 국민을 민족과 일체화하고, 국민 곧 국적에 권리를 결부한 

시민권의 원리를 해체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영토와 민족, 민족과 국민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국적에 부여된 권리를 영토와 결부하는 새로운 사회권으로의 변형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

서 국적과 권리를 분리하고, 권리를 거주와 일치시키는 거주권이 사회권 변형의 선택지일 수 

있다. 

전지구적 공간의 재구조화 속에서 근대국가의 영토성은 경제적, 정치적 공간으로 절대적 

지위를 누리기 어렵다(제솝, 2002, 지주형, 2009 재인용). 사회보장의 준거로 거주권을 제안하

는 것은 탈근대적 맥락에서 근대의 헌법원리1)를 구현하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 2001). 세계

화 시대의 사회권은 국민국가 구성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협소한 개념에서 구성원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영역에서 개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념으로 확장

1) 권리와 노동을 연결하고, 자본을 창조하는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보상하는 근대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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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Held, 1995). 

세계화는 사회권의 미래구상으로 거주권을 우세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최현, 

2008). 사회적 권리는 출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주에 따른 권리로 전

환되어야 한다(캘리니코스, 2003). 거주 외국인에게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변

화는 아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서도 국적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의 기여를 기준으로 

사회적 권리가 배분되었다(이철우, 2008). 이는 사회권의 개념이 국적과 일체화되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국민국가는 동일성의 독재에 매몰되는 위험에 처

하게 된다(Held, 1995). 

Ⅴ.�사회권의�대안으로서�거주권

이 장은 사회권의 대안으로,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거주에 기반 해 보장하는 거주권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한다. 거주권의 이념적 근거와 거주권 보장의 주체에 대해 논의하고, 거주권 

실태를 분석한다.

1. 거주권의 이념적 근거

1) 롤스의 만민권

존엄한 삶은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라는 인권이념은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수

의 사회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토대이념이다. 그런데 인권이념은 적용범위의 광위성과 

이념적 추상성 때문에 토대이념으로 사회정책의 정당성을 견고히 하기보다 정교한 논리가 

빈약한 순간 쉽게 제시하는 방어적 이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극히 당위적인 인권이념

은 논리의 밀도를 떠나 모든 사회정책의 궁극적 지향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다. 

세계화 시대 시민권 모델의 규범적 틀과 정당성은 인권을 중심에 둔 초국가적 담론으로부

터 도출된다(Soysal, 1994). 시민지위와 결부되어 권리로 정의되던 것들이 인간지위에 기초해 

정당화되는 권리로 변하고 있다. 거주권의 이념적 토대 또한 인권에 있다. 

롤스는 인간은 인종, 성별,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롤스의 인권관점은 민족적 단일성에 기반한 마샬의 시민권 

이론을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변형에 맞추어 확장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을 제공한다. 제1원

칙2)과 차등의 원칙3)을 축으로 하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 또한 적용의 범위를 한 국가로 제한

2)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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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국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Beitz, 2000, 심상용, 2011 재인용). 

이후 롤스(1999)는 저작 ‘만민권’에서, 정치적 다중성에 따라 시민은 한 국가의 일원이자 

국제사회의 만민이라고 상정한다. 만민은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에 의하면 세계시민으로서 만민은 정의로운 정치사회 체제

를 유지할 수 없는 만민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상호간에 존재한다. 롤스의 만민권은 일국가

적 영역에서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는다는 시민권적 권리

를 초국가적 범위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이라는 범인류적 차원에서 인

간 대 인간으로 상호간에 정의를 위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만민권에 

대한 롤스의 주장은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권 모색의 이념적 틀을 제공한다. 

2) 인정관점

근대시민권의 대안담론들은 시민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다원화된 시민이 갖는 인간

존엄성 실현의 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 호네트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적 조건으로 인정에 주목한다. 인정담론은 인정은 사랑을 통한 정서적 존재로의 인정. 동등

한 권리를 통한 자주적 개인으로의 인정, 사회적 연대를 통한 개별적 존재로의 인정의 세 가

지 형태를 갖는다고 설명한다(호네트, 2011). 

호네트(2011)에 의하면 개인이 ‘나’로 인식하는 주격 ‘나’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 ‘나’ 

사이의 불일치로부터 긴장이 발생한다. 행위주체가 인식하는 나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나 

사이의 불일치로부터 긴장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인정 투쟁이 발생한다. 심리정서적 욕구의 

억압, 법적 권리의 유보, 사회적 연대로부터의 배제는 인정의 대립개념인 ‘무시’이다. 무시는 

분노와 사회적 투쟁의 동력이 된다. 

역사적으로 심리정서적 억압, 권리의 유보, 사회연대로부터의 배제는 연합되어 있다.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는 다수로부터 소수자의 차별적 특성을 거세하도록 억압되어 왔다. 

다수자 편향적 사회정책은 소수자 권리의 희생을 담보로 지지되고, 소수자가 지닌 차이는 차

별을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되어 소수자로부터 법적 권리와 사회연대의 기회를 박탈했다(호네

트, 2011).

인정담론은 타인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무시는 도덕적 불의, 곧 부정의로 정의한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일수록 무시에 따른 긴장의 수준은 높고 인정투쟁의 가능성은 고조된다

(호네트, 2011). 이동의 확대로 국민의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경험은 다원화 되었다. 주류에

서 빗겨난 소수의 다원화와 다중화는 차이에 대한 무시의 해묵은 해법을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정으로 선회해야 할 현실적 동기를 강화한다.  

3)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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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은 사회구성원의 자유, 참정,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보편적 권리이다. 인정담론은 개인

의 성별, 계급, 문화, 민족, 종교의 차이를 다루는 사회적 선택이 자유권적 억압, 권리의 유보, 

사회연대의 저지라는 무시가 아니어야 함을 지적한다. 인정을 통해 개인, 소수집단의 차이가 

존중되고, 차이가 낳은 고유한 욕구가 차별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정담론은 차별 없는 보편적 권리의 적용이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을 초래하는 세계화 시대에 

차이를 이해하고 다루는 사회적 방식에 의미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2. 대안적 사회권의 실행 주체 

만민으로서의 권리,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국적을 초

월한 시민권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들 이념을 대안 사회권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우선

되어야 할 질문은 사회권 보장의 주체는 누군가이다. 초국가적 시민권 모델의 지향대로 국가

를 초월한 초국적 기구가 하나의 가능성이다. 국가간 연합에 기초한 세계연합, 세계의회 등

이 초국가적 시민권의 주체로 구상되었으나 초국적 기구의 멤버쉽 또한 국가와 국적에 기반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초국가적 기구로서 세계공화국도 제안되었으나 현실적 제약과 희박

한 가능성 때문에 일부 학자(예: 가라타니 고진)의 제한적인 주장에 머물고 있다.  

대안적 사회권 보장의 주체에 대한 사유는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한 해석적 시각

에 의존한다.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의 속도와 구조의 차이는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한 국가변형론적 시각에 힘을 싣는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구조는 국

가단위로 확대된 단일분업 생산체제를 갖는다. 한편 정치구조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블럭기구, 세계기구로 다중화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심화시킨다

(Willenstein, 1979). 자본에 대한 국민국가의 지배력은 약화되었지만 국민국가의 정치적 기능

과 통치적 독자성은 비교적 건재하다. 세계화의 동력으로서 자본의 지배력은 국민국가 보다 

우세하나 정치기구로서 국민국가의 영향력은 쉬이 쇠락하지 않을 것이다. 

켈리니코스(2003)는 초국적 정치기구의 출현과 국민국가 소멸에 대한 주장을 국가간 지정

학적 갈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적 사유라고 비판한다. 켈리니코스의 제국주의론은 국가간 

영토 분쟁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약화,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의 종식을 주장하는 네그리 등 자율주의자의 제국론과 대립된다(지주형, 2009). 켈리

니코스의 주장과 함께 전쟁경험은 계급갈등을 넘어 다수 국민이 운명공동체라는 동질성에 

집중하게 한다는 마샬(2013)의 주장은 국가간 지정학적 경쟁이 지속되는 현재에 국민국가의 

해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Mann) 역시 캘리니코스와 같이 국민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의 기능에 주목한다. 더불어 

자본주의 소통구조의 하부기구, 정치적 민주주의 구현의 공간, 사회권 보장의 주체,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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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라는 국민국가의 기능을 강조한다. 만은 세계화의 확대로 일부 기능은 축소되었지만 

국민국가의 몰락을 논하는 것은 비적절하다고 지적한다(김호기, 1994 재인용). 국민국가 변형

론의 시각에서 초국가 체제는 국민국가가 세계화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한 결과이다. 

경제의 세계화 기류에도 국민국가의 통치력은 국가마다 상이하고 강대국의 지배력은 오히

려 확대되었다(심상용, 2011). 자본의 세계화의 첨병인 초국가적 재정기구들은 국적이 탈색된 

조직이기보다 세계시장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강대국의 의지를 실재화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초국가적 기구의 출현은 세계화 자체로 착시되고 있으나 기실은 국민국가의 

지배와 확대 자체이다. 이는 곧 정치적 영토와 경제적 영토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즉 경제적

으로 국가의 경계는 의미를 상실했고, 국가가 경제활동에 갖는 통제력은 약화되었으나 시민

권을 통한 정치적 통제의 영역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 내로 가쳐 있다. 

국가변형론적 시각에 따라 초국가적 시민권 또는 보편적 인간지위에 기초한 권리는 국민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Jacobson, 1996). 이는 초국가적 시민권을 실행할 정치주체로서 

국가 이상의 기구를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안적 사회권

의 구현은 국민국가의 통치권을 무력화한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여전히 강

력한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민국가의 태내에서 잉

태되지 않는다면 대안적 사회권 제도는 현실화되기 어렵다(최현, 2008).

3. 거주권의 실태  

1) 거주권에 대한 국제협약 

인간이라는 보편기준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음으로써 국제인권협

약이 마련되었다(Jacobson, 1996).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에 대한 근거는 비국민인권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국민인권선언 8장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

야 한다고 명시한다. 비국민외국인은 관계법이 정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건강보호, 의료

보장,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교육,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국제협약)은 출

신국이 아닌 취업국에 거주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국제협약은 취업국이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사회보장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한다4).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생명유지와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요구되는 진료

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5).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사회주택을 포함한 주택이용, 직업훈련, 

4) 제3부제2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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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6). 나아가 취업국이 이주노동

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7). 

이주노동자국제협약은 1990년 제안 된 후 2016년 현재 48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이주노동

자국제협약은 선진국이 가입하지 않아 무력한 상태이다(Yoppke & Marzal, 2004). 

2) 우리나라의 거주권 실태

영주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당사국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

며 일반적으로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주권은 거주에 기초해 시민적 권

리를 향유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초국가적 멤버쉽의 일 유형이다(Jacobson, 1996). 영주권의 

강화는 국적과 분리된 사회권의 개념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Soysal, 1994).

우리나라는 2002년 영주권 도입과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 인정으로 거주권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 우리 정부로부터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2016년 7월 현재 118,553명에 이른

다. 영주권자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이 84,236명으로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출

신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이룬다. 

<표 6> 영주권자 국적･지역별 체류 현황
(2016.07.31. 현재, 단위 : 명)

국적
계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기타

84,236 311 258 112 196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7월호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서 영주권자는 일반 거주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된다. 외국인근로

자8)는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정의 의해9) 대한

5) 제3부제28조
6) 제4부제43조1항
7) 제4부제42조3항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

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9) <표 7> 국가별 사회보장협정 현황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제외

적용 제외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출처: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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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국민이 외국인 본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10). 

주민으로 등록되었거나 외국인등록을 하고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인 외국인은 직

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11).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

이 명확한 경우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13)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

다.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

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무

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14). 

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와 동일하다15).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에도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16). 장기요양보험

은 위험상황을 노령에 수반된 신체적 정신적 의존상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

주기간이 제한적인 외국인은 서비스 수혜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권을 부여하

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공적부조 수급권은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공적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그 

외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둘째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사람, 셋째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

람, 넷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

람이다17).

기초연금은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권이 부여된다.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10) 국민연금법 제8장 제126조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제76조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제76조
13)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14) 산재처리가 끝 난 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재요양기간에는 G-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다면 요양이 끝난 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

이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7항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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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이 가능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초연금 자격을 갖게 된다. 기초연금 또한 외국인

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Ⅵ.�사회권의�대안으로�거주권이�갖는�한계� :�결론을�대신하며

사회권의 대안으로 거주권이 갖는 한계는 적지 않다. 우선 거주권의 대표적 유형인 영주권

은 시민권의 주요요소인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영주권자에게 지

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45개국에 이른다. 국정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

하다(이철우, 2008). 따라서 영주권을 대안적 시민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변화 된 지위를 이

상적으로 상정한다는 비판이 있다(Joppke, 1998). 또한 영주권은 국적과 권리를 분리시키고 

국민정체성을 다중화 함으로써 국민국가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다. 

무엇보다 영주권은 거주를 기반으로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한다. 

자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외국인 또는 소수자의 차별적 욕구에 대

한 권리보장의 기제가 부재하다. 대안적 사회권은 보편적 인권과 함께 차이에 대한 권리를 

내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은 불평등 개선을 위해 특수주의를 활용하

는 적극성을 결여하고 있다(최현, 2008). 이로 인해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계급불평등을 극

복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법적 또는 다자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회보장의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권리는 체류와 취업의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체류와 취업이 취업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신고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권

리보장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이는 인권에 우선해 법적 지위를 존중한 선택이다. 

대안적 사회권이 인간의 보편지위에 부여된 권리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체류와 

취업의 합법성에 대한 조건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국제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영토와 국민을 분리한 사회권 보장을 강제할 실질적 방편

이 없다는 점 또한 거주권이 지닌 한계이다. 유럽인권재판소를 제외하면 국가의 인권법 준수

를 강제할 국제적 기관이 없다. 때문에 국적과 무관한 권리배분의 근거와 장치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Bosniak, 2000). 

사회보장 수급자격에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는 

제한적이다. 기초연금과 공적부조 수급권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존

비속의 대한민국 국민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 한해 공적부조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지이다. 거주에 기반 한 권리이기 보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노동을 통해 사회권

을 획득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는 체류와 취업의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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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토대한 전략적 선택이

다. 자본과 정치권력과의 결탁이 강하고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국가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

운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에 기반 한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은 자본의 의지를 담아낼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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